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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공기업 구조개혁에 대한 요구는 공기업이 사회적 통제로부터 유리되어 

정권의 사적 전유물로 기능했던 역사적 경험에 바탕을 두고 있다. 개발독재 시기 이

래 공기업이 정실주의의 온상이자 정권의 정치자금줄이라는 오명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던 현실에 대한 대중적 불만이 공기업의 독립성, 투명성에 대한 요구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요구의 근저에는 공기업을 정권의 사적인 목적으로부터 독립시켜 국민의 

감시와 통제하에서 본래의 목적인 공공성의 추구에 전념하도록 해야 한다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 공기업에 대한 사회적, 민주적 통제가 공기업 구조개혁 요구의 근간

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공기업 구조개혁은 공기업에 대한 사회적 통제의 문제 보다는 소유

구조의 문제, 즉 민영화의 문제를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다. 이는 민영화론자들이 공

기업 체제에 대한 국민적 불만과 불신, 그리고 그에 따른 구조개혁의 요구를 정치적

으로 선점하여 왔기 때문이다. 

이 속에서 공기업 구조개혁의 요구는 소유구조의 문제로 치환되었으며, 공기업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사회적 통제의 문제는 체계적으로 배제되었다. 

공기업 구조개혁에 대한 요구가 공기업의 공공성 확보와 사회적 통제의 문제를 핵

심으로 한다는 점에서 소유구조의 문제를 중심으로 한 민영화는 공기업 구조개혁의 

대안이 될 수 없다. 민영화는 공적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도덕적 해이를 창출하고 

거대 공기업의 민영화를 둘러싼 정권과 자본의 결탁, 즉 정경유착을 구조화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점을 갖는다. 공기업 구조개혁은 민영화를 통한 소유구조의 개편

이 아니라 공기업의 운영에 대한 사회적, 민주적 통제를 확보함으로써만 올바르게 

전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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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공공경제의 운영에서 공기업 체제가 차지하는 위상과 그 사회적, 경제적 

역할에도 불구하고 공기업 체제에 대한 구조 개혁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 

것은 공기업이 정권의 정치적 목적에 종속적인 기제로 전락하고 정실주의

의 온상이 되었던 역사적 현실에 기인한다. 공기업이 공적 이익의 추구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지 못하고, 국민의 감시와 통제가 미치지 못하는 곳에

서 정권의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능하여 왔다는 점이 

공기업 개혁에 대한 요구의 근본적 출발점인 것이다. 공기업 경영의 투명성, 

독립성에 대한 요구는 이러한 현실에 대한 진단으로부터 출발하는 구조개

혁의 핵심적 내용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 공기업 구조 개혁에 대한 논의는 사회적 참여와 통제의 

문제 보다는 소유 구조의 문제, 즉 민영화의 문제를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

다. 이는 민영화론이 공기업의 투명성, 독립성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정치

적으로 선점하였다는 사실과 관련된다. 김영삼 정부 시기 소위 공기업의 

‘주인 찾아주기’ 논리로부터 시작하여 공기업 구조 개혁에 대한 이후의 모

든 논의는 구조 개혁의 핵심으로서의 사회적 통제와 참여의 문제를 민영화

의 문제로 치환하여 왔던 것이다. 

그러나 민영화는 공기업의 투명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핵심적 수단으로

서 사회적 참여와 통제의 문제를 배제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를 악화시킨

다는 데에 그 문제점이 있다. 이는 민영화가 공기업의 매각과 분할을 통해 

사적 자본에 대한 대대적인 특혜로 기능한다는 점과 소위 ‘규제자의 포획’ 

(regulatory capture) 이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적 자본에 대한 공적 통제

의 가능성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특히 산업연관성이 높고 국가기

간산업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에너지 공기업의 경우 민영화로 인한 공적 

통제의 약화는 사적 이익에 의해 공공의 이익이 포획, 잠식당하는 심각한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이 글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공기업 구조 

개혁에 대한 요구를 정치적으로 선점한 민영화 논리가 결국 공적 통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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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화를 통해 공공성에 대한 도덕적 해이와 정경유착의 구조화라는 귀결을 

낳을 수밖에 없음을 살펴보고(2절), 이를 에너지 공기업, 특히 한국가스공사

의 민영화 논의를 통해 규명하도록 한다(3절). 

2. 민영화와 탈규제의 정치학

1) 공기업의 공공성과 민영화: 소유와 통제의 문제

현대 자본주의 경제에서 공기업은 ‘시장의 실패’에 대한 보완 수단이자 

국민경제의 운용에 핵심적인 공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해 왔다. 

특히, 여타 산업과의 연계성이 높고 원활한 자본축적의 전제가 되면서도 회

임기간이 길어 민간투자가 용이하지 않은 대규모 사회기반시설의 경우 공

기업이 시장과 민간자본의 역할을 대신하게 되었다. 공기업의 공공성은 이

처럼 국민경제의 운영과 사회구성원 전체의 복리를 위한 핵심적인 전제이

지만 시장경제에 의해 확보되지 않는 공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있다. 

역사적으로 이러한 공적 서비스의 제공은 국가의 직접 소유를 통한 경제 

개입을 통해 이루어져 왔다. 2차 대전 이후 등장한 서구의 대규모 공공경제

나 경제개발 초기 취약한 민간자본을 대체, 보완하기 위해 설립된 한국의 

공기업들은 이러한 공적 기능을 국유화, 국영화의 방식을 통해 수행하고자 

하는 시도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국유화, 국영화를 바탕으로 하는 공기업 체제가 그 자체로 공공성

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국가적 소유와 공공성간에는 일정한 긴장

이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데, 이는 국가 소유 자체가 갖는 이중적 성

격에 기인한다. 한편에서 국가 소유는 사적 소유를 바탕으로 하는 시장 경

제에서 담보될 수 없는 공공성의 영역을 창출하는 단초로서의 의미를 갖는

다. 공공경제의 영역에서 발생하는 ‘시장의 실패’를 시장경제의 근간인 사

적 소유를 제한 혹은 전환함으로써 극복하고자 하는 시도로서의 의미를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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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다.1) 

그러나 다른 한편 이러한 소유형태의 변화는 공기업에 대한 국가의 완벽

한 소유와 지배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공공 경제의 영역에서 관료주의적 국

가의 완전한 지배를 낳는다. 여기서 문제는 국가적 소유는 그 자체로는 ‘관

료주의적 국가’의 연장일 뿐 공공성의 실현을 담보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이는 ‘국가에 의한 공기업의 포획’으로 요약할 수 있는 바와 같이, 공기업에 

대한 소유권을 바탕으로 국가가 공공성의 확보 보다는 정권이나 국가 관료

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데 공기업을 활용할 가능성으로 나타난다. 국가소

유가 공공경제의 운영 및 공공 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핵심적 전제이자 출발

점이지만, 관료주의적 국가화의 위험을 제어할 장치가 보완되지 않는 한 국

민다중에게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공공정책의 결정 및 집행이 국민의 이익

과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질 위험성이 증대하게 되는 것이다. 

국가소유 공기업의 공공성은 시장경제에 의해 보장되지 않는 공적 서비

스의 안정적인 공급이라는 측면과 공공부문의 민주적 운영이라는 측면을 

동시에 포괄한다. 전자의 측면이 공공경제의 운영이 국가소유에 바탕을 둘 

수밖에 없는 근거를 제공한다면, 후자의 측면은 소유형태의 문제로 환원되

지 않는 대중의 참여와 통제가 공공성의 중요한 한 축임을 제기한다. 결국 

공공성의 문제는 ‘경제적 효과’의 문제이자 ‘정치적 구조’의 문제인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국가개입의 축소를 주장하는 민영화의 논리가 한국을 비

롯한 많은 나라들에서 확산될 수 있었던 정치적 기초를 이해할 수 있다. 

1980년대 이후 영국, 미국을 필두로 한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의 확산은 

국가소유가 낳는 관료주의적 폐해에 대한 대중적 우려와 불만을 정치적으

로 선점했다는 점과 관련된다. 이러한 불만은 국유화, 국영화를 통한 공공

경제의 운영이 애초 기대와 달리 공공경제에 대한 공적 통제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관료와 정치집단의 사유물로서 공적 통제의 영역으로부

터 유리되었다는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다.2) 대규모 국유 및 국영기업을 

1) 김윤자, 1999, ｢공기업 민영화: 비판과 대안｣, ≪진보평론≫,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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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한 공적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이라는 측면과는 별개로, 국가의 비대화가 

낳은 관료주의화의 경향과 그에 따른 국민다중의 민주적 참여의 배제가 공

공부문에 대한 대중적 불신의 기초가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시장의 

효율성에 대한 맹신에 기초한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의 확산은 ‘경제적 효

율성 논리’의 승리라는 측면에서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결핍’에 대한 정치

적 선점 효과라는 측면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탈규제, 민영화 등 

대폭적인 국가 개입의 축소를 주창한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는 공적 통제

의 부재에 대한 대중의 불만, 즉 민주주의의 결핍에 대한 대중적 불만을 “민

영화=탈관료화=민주화”라는 도식 속에서 선점함으로써 정치적 성공을 거

둘 수 있었던 것이다.

공기업의 공공성과 국가 소유와의 긴장은 결국 공적 통제, 즉 사회적 참

여와 통제의 문제로 요약된다. 사회적 참여와 통제가 전제되지 않는 공기업 

구조는 공공성의 확보라는 공기업 본래의 목적에 역행할 위험성을 내포하

고 있는 것이다. 공기업의 공공성은 민간자본과 시장경제를 제한, 보완하기 

위한 소유구조의 문제와 더불어 국가에 의한 공기업의 포획을 제한할 수 

있는 민주적이고 공적인 통제의 문제를 동시에 제기함으로써만 확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로부터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의 확산이 갖는 역설적이

고 모순적인 성격을 이해할 수 있다.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는 국가소유와 

민주적 통제 간의 긴장을 바탕으로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었지만, 

이를 오직 ‘공공성’ 개념의 완전한 해체를 통해서 해결하고자 한다는 점에

서 국가소유가 제기한 공공성 문제에 대한 해답으로서가 아니라 공공성 자

체에 대한 위협으로 등장하게 된 것이다. 

공공부문의 민영화를 핵심으로 하는 신자유주의적 이데올로기가 한국에

서 확산되어 가는 과정과 그로 인해 제기되는 ‘공공성’의 위협이라는 문제 

또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개발독재 시기 이래 반복되어 온 공

2) 이에 대해서는 G. Majone(1994), “Paradoxes of Privatization and Deregulation”, 

Journal of European Public Policy, vol. 1, no. 1, pp.53~69를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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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운영의 비민주성은 공기업의 투명성과 독립성을 핵심으로 하는 공기

업 구조 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의 기초가 되었다. 소위 ‘낙하산 인사’와 

‘정권의 정치자금줄’이라는 불명예로 특징지어지는 정실주의의 역사적 경

험은 공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구조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요구를 낳았

던 것이다. 

한국에서 공기업의 구조 개혁에 대한 요구는 근본적으로 공기업을 정권

과 국가 관료의 사적 전유물이 아니라 공공성이라는 본래의 목표에 충실한 

공공의 기업으로 전환시키는 제도적 장치에 대한 요구였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결국 공기업에 대한 사회적 통제와 참여의 문제로 요약되는 것인데, 

오랫동안 독립성과 투명성이 공기업 구조 개혁의 핵심 내용으로 제시되어 

왔다는 점이 이를 웅변적으로 보여준다. 이러한 점에서 민영화론자들이 즐

겨 사용하는 소위 ‘주인-대리인’의 논리는 일말의 진실을 내포하고 있다 할 

수 있다.3) 대리인으로서의 공기업과 국가 관료가 주인으로서의 국민대중의 

이익을 거슬러 자신들의 독자적인 이익을 추구했던 것이 공기업 체제의 근

본적인 문제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주인’의 ‘대리인’에 대한 

통제 구조의 확립을 통해 해결 가능한 것이지, 민영화론자들의 주장처럼 사

적 자본을 새로운 주인으로 앉힘으로서 가능한 것이 아니다. 

한국에서 공기업 구조 개편 논의는 공공성의 핵심적 측면으로서의 사회

적 통제의 문제가 아니라 소유 구조의 문제, 즉 민영화의 문제에 집중되어 

왔다. 이는 공기업 체제의 비민주성의 문제를 그 소유 구조의 문제로 치환

시키고 국가적 소유에 대비되는 사적 소유의 효율성과 우월성을 강조하는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의 정치적 선점 효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민영화의 논리는 소유구조의 문제를 중심으로 공기업의 공공성 문제를 제

기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국가 소유와 공공성을 동일시하는 국가주의 

이데올로기의 거울상이라 할 수 있다. 민영화의 논리는 ‘국가에 의한 공기

3) 이러한 입장에 대해서는 윤성식, 1995, 󰡔공기업론󰡕(박영사)와 김종석, 2001, ｢민

영화 논리의 재조명｣, ≪공기업논총≫, 제12권 1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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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의 포획’이라는 문제를 ‘사적 자본에 의한 공공영역의 전유’로 대체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논리가 공공성의 출발점으로서의 국가소유의 

문제를 배제할 뿐만 아니라 소유 구조의 문제와는 독립적인 공적 통제의 

문제를 체계적으로 배제, 봉쇄하고 있다는 데에 있다.

우리나라에서 민영화론이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공기업에 대한 부정

적 인식에 기인한다. 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반 국민의 절반 이상이 

공기업이 경영 및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인사들에 의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이것이 공기업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저하시키

는 핵심 요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일반적 인식으로부터 경영의 효

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으로서의 민영화라는 도식이 힘을 얻게 된 것

이다. 이 과정에서 주목할 것은 민영화의 논리가 민주화의 논리와 궤를 같

이 하며 진행되어 왔다는 점이다. 특히 김영삼 정부 시기 민영화 논리는 개

발독재 시기에 훼손됐던 민간부문의 자율성을 복원하는 과정, 즉 민주화의 

한 과정으로 이해됨으로써 정치적 정당성과 지지를 확보할 수 있었다. 1990

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된 민영화는 한국 사회의 민주화에 대한 요구를 

민영화의 논리가 정치적으로 선점한 결과였던 것이다. 

민영화 논리의 정치적 선점 효과는 개발독재 시기 공기업 운영에 대한 

국민적 불만을 기초로 하고 있다. 민영화론의 득세는 그 경제적 효과의 측

면에서가 아니라 정치적 맥락의 측면에서 이해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로부

터 민영화론과 공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 사이에서 발생하는 일종의 균열

을 이해할 수 있다. 공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기초로서의 방만한 경영

과 비전문적 경영은 국가적 소유를 근간으로 하는 공기업 체제 자체에 내재

한 문제가 아니라 공기업이 사회적 통제로부터 유리되어 정권의 사적 전유

물이 되었던 역사적 경험에 기인하는 것이다. 개발 독재 시기 이후 공기업

은 집권세력의 정실주의 인사를 뒷받침하는 유효한 수단이자 정치자금의 

동원 창구로 이용되어 왔다. 공기업에 대한 불신의 주요한 요인으로 지적되

는 ‘방만한 경영’, ‘비전문적 경영’의 문제는 경영의 효율성을 확보하지 못

하는 공기업 체제 자체의 한계로서가 아니라 소위 ‘낙하산 인사’, ‘보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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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일반국민(%) 전문가 집단(%)

방만 운영 42.3 33.6

비전문가 임용 22.5 34.9

서비스 불만  7.5 14.3

경영 불투명성 13.2 10.0

기타 14.5  7.2

합계 100.0 100.0

출처: 기획예산처, “재정운용방안 및 공공기관 혁신추진계획”(2005.5), p. 13. 

<표 1> 공기업의 신뢰저하 요인 

사’ 등의 용어로 표현되는 정치권력에 의한 공기업의 전유에 대한 대중적 

불만으로 인식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정은 비단 개발독재 시기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민주화 이

후에도 사정은 크게 변하지 않았던 것이다. 1997년 대선 당시 소위 ‘안풍’ 

사건은 집권세력이 당시의 안기부를 동원하여 한국통신을 비롯한 공기업으

로부터 막대한 대선자금을 거두고자 했던 데에 그 본질이 있다.4) 소위 경제

민주화의 이름으로 민영화를 주창하던 김영삼 정부 시기에도 공기업을 정

치자금줄로 이용하려는 시도는 여전하였던 것이다. 낙하산 인사의 문제 또

한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사건이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공기

업 임원의 임명과 관련된 법률을 제정하고 사장 추천위원회 등을 두는 등의 

형식적 제도 개선 노력이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기업에 대한 낙하산 

인사를 둘러싼 갈등은 끊이지 않았다. 노무현 정부 말기에 있었던 소위 ‘청

맥회’ 논란은 그 단적인 예라 할 것이다.5)

4) 신동아, ｢한나라당·안기부·한국통신 대선자금 커넥션｣, 1998년 8월호. 

5) 2006년 10월 한나라당 낙하산인사조사 특별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100여개 

정부산하기관에 142명의 정치권 인사가 낙하산 인사로 임명되었으며 특히 영

문학 전공자가 건설기관의 감사로, 제약학 전공자가 항공우주산업 감사로 임명

되는 등 비전문가의 임용이 두드러졌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신동아, 2008년 2월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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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공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근저에는 정치권력의 자의적 개입과 

그로 인한 정실주의에 대한 국민적 불만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민영화 

논리는 이러한 정실주의에 대한 대안으로서, 즉 경제민주화의 과정으로서 

정치적 정당성을 주장했다. 그러나 <표 1>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이미 

민영화가 상당히 진전된 2005년 시점에도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에 대한 국

민적 불신이 여전히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공기업 개혁에 대한 요구가 

민영화와 같은 소유구조의 문제로 환원되지 않는 정치적 차원의 문제, 즉 

공기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사회적 통제의 문제를 제기한다는 점을 웅변

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라 할 것이다. 

2) 민영화의 정치학

‘합리성’과 ‘효율성’의 이름으로 정당화되고 있지만, 민영화는 본질적으

로 정치적인 결정이자 과정이다. 민영화의 정치적 성격은 크게 두 측면, 사

회적 부의 재분배라는 측면과 공적 영역의 재구성이라는 측면에서 살펴 볼 

수 있다. 공기업의 민영화가 공공의 자산을 민간 자본에게 불하하는 과정을 

핵심으로 한다는 점에서 이는 사회적 부의 재분배, 특히 민간 자본의 축적

과 확장에 우호적인 재분배의 성격을 갖는다. 일반적으로 부의 재분배가 갖

는 정치적 성격과 더불어 민영화는 국가 소유 자산의 매각이라는 형태를 

띰으로써 국가에 의해 추동되는 재분배의 과정이라는 특성을 갖는다. 국가

가 민영화를 추진하는 주체이자 그 시기와 방식 등을 결정하는 주체라는 

점에서 민영화의 과정은 지극히 정치적인 행위인 것이다. 

동시에 민영화는 직접적으로 공적 영역의 재구성과 관련된 정치적 행위

이다. 과거 공적 영역에 귀속되었던 문제를 사적 영역으로 전환시키는 과정, 

즉 공적 통제의 영역으로 간주되었던 문제를 사적 통제의 영역으로 전환시

킴으로써 공적 질서의 내용과 대상, 적용 방식을 전환시키는 과정인 것이다. 

이는 국가적 소유를 통해 구현하고자 했던 규제와는 다른 형태의 공적 규제

를 새롭게 재구성할 필요를 낳게 되는데, 이와 같은 공적 규제의 재구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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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국가의 영역을 전환시키는 정치적 행위가 발생하게 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2차 대전 이후 등장한 대규모 공공경제는 국가적 소유를 통해 국민다

중의 이익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공적서비스에 대한 공적 통제를 확보할 

수 있다는 믿음에 기초한 것이었다. 그러나 국가적 소유가 곧 공적 통제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분명해 지면서 국가적 소유의 민간소유로의 

대체를 주장하는 민영화와 탈규제의 논리가 정치적 영향력을 획득하게 되

었는데, 문제는 민영화가 공적 통제의 영역을 재구성하는 정치적 행위로서 

애초 국가소유를 통해 보장하고자 했던 공적 통제를 총체적으로 배제할 위

험성을 낳는다는 점이다.6)

민영화의 정치적 성격으로부터 민영화가 창출하는 문제점들을 유추할 수 

있다. 민영화론자들은 민영화를 공기업 체제가 낳은 부패구조, 특히 정경유

착과 도덕적 해이 등에 대한 해답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공기업 체제

가 낳은 부패구조가 소유형태의 함수가 아니라 사회적 통제와 참여의 함수

라는 점에서 민영화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해답이 될 수 없다. 오히려 민

영화는 사회적 통제와 참여의 문제를 소유 구조의 문제로 환원함으로써 공

기업 체제하에서의 문제점을 다른 형태로 재생산할 뿐이다. 민영화의 전도

사 역할을 자임해 왔던 세계은행 등의 국제기구들조차 사회적 통제 장치가 

동반되지 않는 민영화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나서고 있음은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7) 

대대적인 민영화를 실시하였던 대부분의 나라에서 민영화로 인한 사적 

자본의 집적과 사회적 부의 불평등 문제는 심각한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석유, 전력, 가스 등의 에너지 공기업 민영화가 석유 재벌의 

독점적 시장 지배 구조를 유지, 강화시키는 결과를 낳았으며, 이로부터 발

생하는 사회적 비용은 민영화를 통해 얻어진 재정수입을 상회한다.8) 영국

6) G. Majone, op. cit. 

7) 이에 대해서는 Enrico Perotti, 2004, “State Ownership: A Residual Role?” World 

Bank Policy Research Paper 3407.

8) 공공경제의 영향력이 큰 공기업의 민영화는 생산적 효율성의 증대에는 공헌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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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시하여 대부분의 나라에서 민영화는 재정적자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유효한 수단으로 기능하였다. 특히 경제위기를 경험한 국가들의 경우 

IMF 구제금융 등의 조건에 의해 재정 건전성에 초점을 맞춘 대대적인 민영

화를 실시하게 된다. 그런데 공적 자산의 처분이 재정 수입의 증진에는 도

움이 될 수 있으나, 결과적으로 이는 시장 지배력이 강한 민간 자본이 수혜

를 보는 것으로 귀결되며 이로 인한 민간 독점의 폐해는 국민 다중 모두에

게로 전가된다는 문제를 낳는다. 특히 국민다중의 삶에 직결되는 공공 서비

스의 민간 독점화는 서비스 가격 상승 등을 동반함으로써 부의 불평등을 

악화시키게 되는 것이다.9)

그러나 이와 같은 사회적 비용보다 심각한 것은 민영화가 국가권력과 사

적 자본 간의 유착관계, 즉 정경유착 구조를 창출하는 토대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이는 두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진다. 우선 민영화가 국가에 의한 정

치적 선택의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그 시기와 방법, 대상을 결정하는 과정에

서 민영화를 통해 특혜를 받을 사적 자본과 국가관료, 정치권력간의 유착관

계가 발생할 수 있다. 두 번째, 이를 바탕으로 민영화된 부문의 사후 통제를 

담당할 규제자, 즉 정치권력과 국가 관료가 사적 자본의 이익에 의해 포획

되어 민영화된 산업부문의 공공적 성격을 확보하기 위한 규제 정책이 아니

라 사적 자본의 이익에 종속적인 규제정책으로의 전환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수 있으나 분배적 효율성은 악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대해서는 함시

창, 1999, ｢영국 공기업 민영화의 교훈｣, ≪경제발전연구≫(제5권 제1호)를 참

조하라. 영국 가스 산업 민영화에 따른 사적 독점의 강화 경향에 대해서는 

Steve Thomas, 2003, “Gas as a Commodity. The UK Gas Market: From 

Nationalism to the Embrace of the Free Market”, in M. Arensten and R. Kunneke 

(eds.), National Reforms in European Gas, Amsterdam and Boston: Elsevier, pp. 

181~212를 보라. 

9) 민영화의 분배 효과, 특히 사회적 불평등의 증대에 대해서는 N. Birdsall and 

J. Nellis, 2003, “Winners and Losers: Assessing the Distributional Impact of 

Privatization”, World Development, vol. 31, no. 10, pp.1617~1633을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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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과 남미, 그리고 구사회주의권 국가 등 민영화를 시행한 대부분의 나

라에서 이와 같은 ‘사적 자본에 의한 국가 혹은 정부의 포획’은 현실로 나타

나고 있다. 이러한 포획은 정치권력과 사적자본의 유착을 배경으로 한다. 

즉, 정치자금에 대한 정치권력의 욕구와 민영화로부터의 혜택이라는 사적 

자본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선에서 국가의 규제정책이 결정, 집행되는 것

이다. 결국 국가의 직접적인 공기업 소유가 야기했던 문제들이 그 형태를 

달리하여 국가 권력과 사적 자본 간의 유착이라는 형태로 재현되는 것이

다.10) 특히 공기업이 대규모 자본을 필요로 하는 분야에서 발전해 왔다는 

점에서 민영화의 과정은 공기업을 인수할 자본력을 갖춘 사적 독점 자본의 

시장지배력을 강화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결국 민영화는 사적 독점과 정치

권력과의 유착관계를 공고히 함으로써 정부 정책의 사적 독점 자본에 대한 

편향을 낳게 되고, 이는 시장경제의 운영에서 사적 독점이 낳는 폐해와 더

불어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것이다. 대대적인 민영

화를 실시했던 대부분의 나라들에서 국내외 독점자본에 대한 특혜를 둘러

싸고 각종 부정의 시비가 끊이지 않는 것은 이러한 사정과 무관하지 않

다.11) 이러한 문제는 공기업의 공공성 문제가 소유 구조의 문제로 해소되지 

않는 고유의 문제, 즉 사회적 참여와 통제의 문제를 제기하며 민영화가 이

러한 문제를 우회, 배제하고 있다는 사실과 관련되는 것이다.

정경유착 문제와 더불어 민영화가 야기하는 도덕적 해이의 문제, 특히 국

10) 엄밀한 의미에서 탈규제란 존재하지 않는다. 탈규제 또한 근본적으로 규제정

책의 한 형태일 뿐이며, 이러한 점에서 규제정책을 둘러싼 정치권력과 사적 

자본 간의 유착관계, 즉 ‘규제의 정치학’에 의해 규정된다. 규제의 정치학에 

대한 일반 이론적 논의는 G. Stigler, 1971, “The Theory of Economic 

Regulation”, Bell Journal of Economic and Management Science, vol. 2, no. 1, pp. 

3~21; S. Peltzman, 1976, “Towards a More General Theory of Regulation,” 

Journal of Law and Economics, vol. 19, no. 2, pp. 211~240.

11) 이에 대해서는 D. Hall, 1999, “Privatisation, Multinationals and Corruption”, 

Development in Practice, vol. 9, no. 5, pp. 539~556과 D. Kaufman and P. 

Siegelbaum, 1997, “Privatization and Corruption in Transition Economies”, 

Journal of International Affairs, vol. 50, no. 2, pp. 11~3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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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와 공공부문의 도덕적 해이 문제가 지적되어야 한다. 민영화론자들의 주

장처럼 공기업 체제가 국가의 후견에 안주하려는 경향으로부터 발생하는 

도덕적 해이를 낳는다면, 민영화는 공공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국가의 도덕

적 해이를 유발한다. 공공 서비스의 제공은 현대 자본주의 경제를 운영하는 

핵심적인 전제이다. 민영화는 공공 서비스의 제공을 민간 부문에 이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러한 이전이 공공 서비

스의 제공이라는 사회적 책무를 방기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점이다. 전통

적으로 국가의 책무에 속했던 공공 서비스의 제공이 민영화를 통해 사적 

부문에 이전됨으로써 국가가 그 책무로부터 자유로워지게 되고 그 결과 공

공 서비스의 제공과 관련된 정부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나아가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공기업을 인수한 민간부문은 사적 이윤 추

구를 존재의 근거로 삼고 있기 때문에 민영화된 산업 분야가 갖는 본래의 

공공적 성격과는 별개로 공공 서비스에 대한 책무로부터 자유롭다. 이 때문

에 국민다중의 이익에 직결되는 공공서비스 제공의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짐

으로써 총체적인 도덕적 해이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12) 

대대적인 민영화를 추진한 대부분의 나라들에서 공공요금의 인상과 사회

적 불평등의 증대 등의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공공 서비스의 제공과 관련된 

도덕적 해이 현상의 단적인 귀결이라 할 수 있다. 결국 민영화론자들의 주

장과는 달리 민영화는 공기업 체제 하에서 제기되었던 문제들, 특히 정경유

착과 도덕적 해이 등에 대한 해답이 아니라 이를 다른 형태로 재생산하는 

데 불과하다. 이는 민영화가 공기업 체제의 문제점을 소유형태의 문제에서 

사고함으로써 공기업 구조 개혁의 핵심적 내용인 사회적 참여와 통제의 문

제를 올바르게 제기하지 못한다는 데 기인한다. 이러한 점에서 민영화의 논

리는 국가소유를 공적 통제의 문제와 등치시키는 주장과 동일한 오류를 범

12) 민영화가 창출하는 도덕적 해이 효과에 대해서는 R. S. Gilmour and L. S. 

Jensen, 1998, “Reinventing Government Accountability: Public Functions, 

Privatization, and the Meaning of ‘State Action’ ”,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vol. 58, no. 3, pp. 247~25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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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고 할 수 있지만, 민영화의 경우 특히 공적 통제의 영역과 대상을 

축소시키고 그 책임의 소재를 불분명하게 함으로써 사회적 통제와 참여의 

문제를 악화시킨다는 데에 위험성이 있다. 민영화가 야기하는 정경유착의 

가능성과 공권력의 도덕적 해이 문제는 결국 사회의 공공성과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귀결된다. 공적 자산의 재분배 과정에서 발생하는 국

가와 사적 자본 간의 유착이 공공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의 도덕적 해이와 

결합할 때 그 귀결은 공공성의 실종일 뿐 아니라 국민 대중에 의한 통제, 

즉 공적 통제의 소멸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3. 공기업 민영화의 추진과정과 문제점: 한국가스공사를 중심

으로

1) 한국가스공사 민영화 논의의 전개과정

한국의 공기업 민영화는 1990년대 이후, 특히 외환위기 이후 본격화되어 

대규모로 추진되었지만, 그 시작은 1960년대 후반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한

국의 공기업 민영화 과정은 크게 3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960년대 후

반부터 1990년대 이전까지의 시기는 공기업 민영화의 첫 단계로서 민간 부

문의 성장에 따라 제조업, 운수업, 금융업 등의 부문에서 국가가 소유하고 

있던 공기업을 민간에 매각 또는 국민주 방식으로 민영화하는 단계였다. 제 

2단계는 김영삼 정부 시절 세계화와 선진화라는 모토 하에서 공기업의 투

명성과 독립성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소위 ‘공기업의 주인 찾아 주기’ 논리

에 따라 민영화로 해결하려 했던 시기이다. 3단계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의 시기로서 IMF 구제금융 등의 여파로 대규모의 공기업 민영화 계획이 발

표, 실행되었던 시기이다. 

한국가스공사는 공기업 매각정책이 이미 대세로 자리 잡아 가던 1983년

에 천연가스의 제조, 공급과 그 부산물의 정제, 판매, 그리고 천연가스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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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지 및 공급망의 건설, 운영 등을 목표로 설립되었다. 1980년대 초 이미 

대부분의 시중은행의 민영화가 완료되었으며, 대한석유공사 등과 같은 에

너지 공기업도 매각을 통한 민영화가 완료되었다. 한국가스공사의 설립은 

1970년대 후반의 석유파동의 경험을 겪으면서 석유에 의존해 왔던 국가 에

너지원을 다변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정치적 요구에 바탕을 두고 있었다. 

공기업 민영화가 대세를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 에너지 정책에 대한 

포괄적 청사진을 수립할 필요성에 의해 한국가스공사가 새로이 설립되었던 

것이다. 

한국가스공사의 민영화는 김영삼 정부시기에 최초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1993년 당시 김영삼 정부는 세계화, 선진화의 논리에 바탕을 둔 “신경제 

5개년 계획”을 통해 공기업 민영화 방침을 발표하는데 한국가스공사의 민

영화 방침도 이 때 확인된다. 이러한 민영화 계획은 공기업 경영의 투명성

과 독립성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영국 등과 같은 민영화의 방식을 통해 해

결하고자 한 것이었다. 공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독립성은 공기업의 ‘주인’

을 찾아 줌으로써 가능하다는 논리였다. 이 계획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는 

애초 1995년까지 민영화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천연가스산업의 자연독점성

과 공급의 안정성 문제 등이 제기되면서 민영화가 연기되었고, 이에 따라 

1997년 10월 공포된 “공기업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은 한국

가스공사 민영화시기를 2003년 이후로 명시하였다.

한국가스공사 민영화에 대한 논의는 김대중 정부 시기에 이르러 본격화

되었다. 외환위기와 IMF 구제금융 이라는 조건 속에서 출범한 김대중 정부

는 초기부터 공기업 민영화에 적극적이었다. 김대중 정부는 대통령직 인수

위원회에서부터 ‘공기업 민영화와 경쟁촉진을 통한 공기업 경영혁신 유도’

를 주요한 과제로 설정하고, 민간부문이 수행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조속

한 민영화, 독점부문에 대한 경쟁체제의 도입, 자회사 및 비업무용 부동산 

매각, 외주확대, 인력 및 조직 감축 등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김대중 정부 시기 민영화 정책은 포괄적이고 공격적인 형태로 진행되었

다. 공기업 민영화 정책을 전담할 기구로서 기획예산처를 신설하고, 199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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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매각지분 추진일지

국정교과서

(’98.11)

정부 40%

산은 46.5%
․’98.11 경쟁입찰로 대한교과서에 매각

종합기술금융

(’99.1)

정부 10.2%

산은 2.0%

․’99.1 경쟁입찰로 미래와사람에 매각(10.2%)

․’99.4 증시매각(2.0%)

대한송유관

(’00.4)
정부 36.7%

․’00.4 ｢투자계약서｣에 의하여 기존주주 인수

(SK, LG, 현대정유, 인천정유)

포항제철

(’00.10)

정부 3.1%

산은 23.6%

․DR발행 3회(18.5% 1차 ’98.12, 2차 ’99.7, 

3차 ’00.9)

․자사주로 매각 3회(8.2% 1차 ’99.12, 2차 

’00.6, 3차 ’00.10)

․’00.3 이사회 중심의 전문경영체제 도입(정관)

․’00.9 공공적법인 지정해제

한국종합화학

(’00.11)
-

․’98.9 남해화학(자회사)을 농협에 매각(45%)

․‘00.11 주총에서 해산결정, ’01.12 청산

한국중공업

(’00.12)

산은 31.2%

힌진 40.5%

․’00.9 국내공보․상장(24%)

․’00.12 제한경쟁입찰로 두산에 경영권 

매각(36%)

  *4대 재벌 입찰참가 제한

․’01.12 한전 잔여지분 매각(11.7%)

한국통신

(’02.5)
정부 71.2%

․DR 발행 2회(’99.5：14.5%, ’01.6：17.8%)

․’00.12 전기통신사업법․한국전기통신공사법 

폐지법률개정

․’01.1 국내 경쟁입찰(1.1%)

․’01.12 해외EB․BW발행(11.8%)

․’02.5 국내공모(28.4%)로 민영화 완료

․’02.8 정관개정으로 이사회 권한 강화

담배공사

(’02.10)

정부 28.8%

산은․기은․

수은 52.8%

․’99.9 국내공모․상장(18%)

․’00.12 해외EB발행(10%)

․’01.3 담배사업법개정

․’01.10 해외DR․EB 발행(19.8%)으로 

정부지분 매각완료

․’02.6 국내공모 및 EB발행(19%)

․’02.10 해외 DR발행(9.9%) 및 자사주 

매각(4.6%)

<표 2> 김대중 정부 시기의 민영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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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 정부 5%

․’99.3 해외 DR 발행(정부 5%)

․’00.6 안양․부천 열병합발전소를 경쟁입찰로 

LG-Caltex에 지역난방공사의 설비와 일괄매각

․’00.12 전력산업구조개편 관련 3법 제․개정

․’01.4 한전의 발전부문을 6개 발전자회사로 

분할 전력거래소, 전기위원회 설치

․’02.10 발전회사(남동발전) 매각입찰 공고

가스공사
정부 7.7%

신주 31.1%

․’99.12 정부보유지분․신주 38.8% 국내증시 

공모․상장

․’01.11 가스산업구조개편 관련 3법 국회 제출

지역난방

․’00.6 안양․부천지역의 설비를 경쟁입찰을 

통해 LG-Caltex에 매각

․’01.12 집단에너지사업법 개정

출처: 기획예산처, “국민의 정부 공공개혁백서”(2002. 12), p. 110. 

7월 한국전력, 석유개발공사 등 13개 정부투자기관과 한국통신, 담배인삼공

사, 한국가스공사 등 19개 정부출자기관, 남해화학과 신세기통신 등 정부투

자출자기관의 자회사 123개 등 총 155개를 민영화하기로 결정하였다. 한국

가스공사와 관련하여 당시 ‘공기업민영화추진위원회’는 천연가스 배관망의 

지속적인 건설 필요성과 민영화시 민간 독점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경쟁 

도입 등을 통한 단계적 민영화 방침을 정하고, 이를 2002년까지 완료하기로 

결정하였다. 동시에 민영화를 위한 사전 조치로 2,500억 원 규모의 증자를 

계획하고 1999년 12월 1,200억 원 규모의 1단계 증자를 완료하는 한편 기

존 정부 지분을 50.22%에서 22.86%로 낮추었다. 이에 따라 1999년 1월 “공

기업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한국가스공사 민영

화시기를 2003년 이후로 규정하였던 조항을 삭제하였다.

1999년 확정된 “가스 산업 구조개편 기본계획”은 한국가스공사의 도입·

도매 부문을 설비 부문으로부터 분리하여 3개의 자회사로 분할하여 매각하

고, 설비 부문은 한국가스공사가 계속 관리하면서 공동이용제를 실시하되 

정부 지분을 축소, 유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기본 계획의 발표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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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졌는데, 특히 미국 캘리포니아의 전력사태 등을 

계기로 국내 에너지 산업 전반의 민영화가 야기할 수 수급불안의 문제와 

가스 요금의 인상 등의 문제가 핵심적으로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김대중 

정부는 2001년 학계, 연구소,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가스산업 구조개

편 실무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분할 매각을 통한 민영화 방안의 골자는 유

지하되 수급안정성과 가스 요금 인상 등의 문제에 대한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여 ‘가스 산업 구조개편 세부추진계획’을 발표한다. 

그러나 기본계획에 대한 제도적 보완책으로서 제시된 세부추진계획 또한 

분할매각 방식을 고수함으로써 네트워크 산업으로서의 천연가스산업의 특

수성에 따른 민간독점의 폐해와 국가의 통합적인 에너지 관리 정책의 부재

라는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했다. 학계와 시민단체 등에서 이러한 문제제기

가 지속됨에 따라 국회에서의 세부추진계획 법제화 과정은 공전하게 되었

고, 특히 200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한국가스공사 민영화 법안은 

표류하게 되었다. 결국 한국가스공사 도입, 판매 부문의 분할 매각과 설비 

부문의 매각은 보류되어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 

노무현 정부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2003년 2월 한국가스공사 체제를 

유지한 상태에서 신규수요에 대해 민간기업의 진입을 허용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는 기존의 분할 매각 방식이 갖는 문제점을 우회하여 신규진입을 

통한 경쟁 도입 방식으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미 전력과 철도의 

민영화 추진 실패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네트워크 산업의 특성상 분할 매각

이 경쟁으로 나아갈 수 없고 산업의 자연 독점적 성격으로 인해 사적 독점

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비판을 바탕으로 한 것이었다. 

결국 분할 방식을 둘러싼 5년여에 걸친 논란 끝에, 분할 매각 방식의 민

영화를 우회하여 시장개방과 에너지 산업 전반의 경쟁을 촉진시키기 위한 

매개체로서의 직도입 방식이 등장하게 되었다. 자가용 LNG 도입은 이미 

1998년 석유사업법 개정을 통해 사전승인제가 신고제로 바뀌면서 시작된 

것으로서, 한국가스공사와 같은 에너지 공기업의 민영화에 대한 비판을 우

회하기 위한 새로운 수단으로서 본격화되기에 이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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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제점

한국가스공사의 민영화 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앞 절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민영화는 사적 자본에 대한 

특혜로 기능하면서 사적 자본의 집적과 집중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

로 인해 야기되는 사적 독점의 폐해와 더불어 민영화는 공기업의 인수를 

둘러싸고 사적 독점과 정치권력과의 유착관계가 공고화될 위험성을 내포함

으로써 한국정치의 고유한 문제인 정경유착 현상을 대규모로 재생산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낳는다. 이와 동시에 민영화 정책의 추진 주체인 정부 해당 

주무부서가 민영화 이후의 산업관리를 전담하게 된다는 점에서 소위 ‘규제

자의 포획’이 현실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된다. 민영화가 기본적으

로 사적 독점에 대한 특혜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민영화를 통해 

성장한 사적 독점이 이후 해당 주무부서의 산업관리 정책을 결정짓는 중요

한 변수로 작용할 것임은 어렵지 않게 예측할 수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로 

인해 야기되는 사회적 비용을 국민경제 전체가 떠안아야 한다는 데에 있다. 

특히 대규모 자본을 필요로 하고 산업 연계성이 큰 에너지 공기업의 민영

화는 현실적으로 사적 독점 자본에 의한 공기업의 인수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러한 문제점은 그 어느 경우보다 심각하게 나타날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미 발전 산업 민영화 과정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에너지 공기

업의 민영화는 에너지 부문으로의 진출을 모색하던 SK, LG 등 국내 독점 

자본에 대한 특혜로 귀결되었다. 비록 무위로 끝났으나 분할 매각을 통한 

한국가스공사의 민영화 방안은 이미 초국적 자본과의 컨소시엄 등을 통해 

상류부문 진출을 활발히 모색하던 국내 에너지 자본의 영향력을 확장시키

는 계기가 될 수 있었다. 

특히 1998년 석유사업법 개정으로 현실화된 LNG 직도입은 이미 발전부

문에 진출하고 있던 국내 에너지 자본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었다. 당시 SK

와 LG 등 국내 에너지 자본은 정부의 민자발전계획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대규모 LNG 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고 있었다. SK는 미국의 Enron사와 합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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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대한, 부산, 청주, 구미, 포항 도시가스를 계열사로 하는 SK-Enron이라

는 지주회사 설립하고 정부의 민자발전계획에 따라 대구에 LNG 민자발전

소 건설을 추진하고 있었다. LG(현 GS)는 이미 1967년부터 Caltex와 50:50

의 지분으로 LG-Caltex (현 GS-Caltex) 정유를 설립하고, 역시 정부의 민자발

전소 확장 계획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부곡에 LNG 발전소 건설을 추진하

고 있었다. 특히 당시 LG는 정부의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최대 수혜자로서 

안양 부천 열병합 발전소를 매입하여 본격적인 에너지 산업 다각화에 박차

를 가하는 양상이었다. 따라서 한국가스공사의 분할매각은 말할 것도 없고 

에너지 산업의 경쟁체제 도입을 명분으로 추진된 직도입 허용 또한 이러한 

국내외 에너지 자본에 막대한 혜택을 주는 것이었다. 문제는 에너지 산업과 

같은 네트워크 산업의 특성상 민간 자본이 사적 독점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고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고스란히 국민이 지불해야 한다는 데에 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민영화의 이와 같은 특혜적 성격이 한국정치의 고질

적 병폐로 지적되어 온 정경유착의 문제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다. 민영화가 사적 자본에게는 엄청난 특혜로 작용한다는 점과 민영화의 추

진주체가 결국 정치권력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특혜를 둘러싼 부패구조의 

발생가능성은 어쩌면 필연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군사독재정권 시절은 말

할 것도 없고, 지난 2002년 대선 직후 불거졌던 SK 비자금 사건은 이러한 

예측이 단순한 기우가 아님을 보여준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SK는 1980년 

대한석유공사 (現 SK(주))와 1994년 한국이동통신 (現 SK 텔레콤) 인수를 통

해 정유 산업과 통신 산업에 진출함으로써 비약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온실재벌’이라는 별칭이 나타내는 바와 같이 공기업 인수를 통한 이러한 

비약적 성장의 근저에는 정치권력과의 긴밀한 유착관계가 자리하고 있었다. 

최동규 전 동력자원부 장관은 자신의 회고록에서 1980년 당시 유공을 SK 

(당시 선경) 그룹에 넘겨주도록 한 것은 노태우 당시 보안사령관이었음을 전

두환과의 대화 속에서 알게 되었다고 술회하고 있다.13) 공기업 인수를 통한 

13) 신동아, “ ‘온실재벌’ SK 초일류기업 가능할까,” 2002년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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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의 이면에는 정치권력과의 긴밀한 유착관계가 있었던 것이다. 

애초 SK 네트웍스의 1조 5,000억 원 규모 분식회계 사건으로 촉발된 SK 

사건은 2002년 대선 당시 최돈웅 당시 한나라당 의원과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에 대한 거액의 비자금 제공이 밝혀지면서 정치자금 비리 사건

으로 확산되었다. 보도에 따르면 당시 SK는 대선 당시 한나라당에 약 100억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하였으며, 당시 민주당 측에도 한 기업이 제공할 수 

있는 법정한도액을 초과하여 약 25억 원의 정치자금을 대선 직전 이틀에 

걸쳐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14) 결국 수백 억 원대의 정치자금 파문으로 

번진 이 사건의 본질은 공기업의 민영화를 둘러싼 정치권력과 사적 자본 

간의 긴밀한 유착관계였다. 공기업의 인수를 통해 성장해 온 SK에게 정치

권력과의 긴밀한 유착관계는 기업의 성장을 위한 핵심적 방편이었으며 이

를 위해 비자금 조성을 통한 정치자금의 제공은 어찌 보면 당연한 선택이었

던 것이다.15) 

주목할 점은 이 사건이 민주화가 상당히 진전된 2002년 시점에 불거져 

나왔다는 점이다. 즉 공기업 민영화를 둘러싸고 전개된 정치권력과 사적 재

벌 간의 유착관계는 과거 군사독재 시절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민주화가 상당히 진전된 시점에서도 공공연한 비밀이었던 것이다. 정치자

금법 개정 등을 비롯한 일련의 제도적 진전에도 불구하고 공기업 민영화로 

인해 야기되는 엄청난 특혜는 정경유착구조를 온존시키는 중요한 기초가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SK 사건은 일회적인 부정부패사건으로서가 

아니라 공기업 민영화 과정에서 형성되는 정경유착 구조를 웅변적으로 보

여 주는 사건으로서 이해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에너지 공기업의 민영화의 

경우 그 어느 산업 분야 보다 사적 자본에 막대한 특혜를 줄 것이라는 점에

서 SK 사건의 교훈을 음미할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 하겠다. 

이러한 문제들과 관련하여 1990년대 이후 민영화의 과정이 전경련을 비

14) 신동아, “분식회계·비자금 파문에 휘청거리는 SK,” 2003년 11월호. 

15) 앞의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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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한 재벌집단의 정책 요구와 궤를 같이 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여야 한

다. 특히 이명박 정부의 등장 이후 그동안 국민제적 효과와 산업특수성 등

을 고려하여 유예 또는 재검토 중이던 민영화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고되면서 이와 같은 우려가 현실로 나타날 가능성이 더욱 증대되

었다. 예를 들어, 이달곤 인수위 법무행정분과위원(서울대 교수)은 “일시에 

대규모로 민영화를 추진하기는 어렵고, 몇 개 산업부터 단계적으로 해야 

한다”며 “민간기업이 시장에서 공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 경쟁하고 있을 

경우 정부가 밀어주는 공기업에 비해 경쟁에서 불리한 상황에 있다. 이럴 

경우 시장에서 경쟁이 돌도록 민영화를 추진해야 한다. 대규모 투자가 필

요한 부문은 정부가 그대로 맡고, 판매서비스 운영은 민간이 맡는 것을 공

기업 민영화의 대략적인 얼개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

다.16) 이는 공기업을 사적 자본의 시장 지배력을 위한 도구로 활용하겠다

는 것인데, 이러한 정책 제언은 이미 1990년대 이후 전경련 산하 연구기관

을 통해 줄기차게 주창되어 왔던 바이다.17) 결국 민영화 논리는 사적 독점

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공공 경제를 이용하겠다는 정책 목표에 기반하

고 있는 것이며, 따라서 공기업 구조 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와는 거리가 

먼 것이다. 문제는 이로 인해 창출되는 비용은 국민 전체가 떠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며, 사적 자본의 이익을 위해 공공의 이익이 희생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4. 결론

한국정치에서 공기업은 오랫동안 정권의 사적인 목적을 위한 유효한 수

단으로 기능하여왔다. ‘낙하산 인사’ 등으로 표현되는 정실주의적 경향과 

16) 한겨레 21, “민영화, 잔치는 시작됐다,” 2008년 1월 17일, 제 694호.

17) 앞의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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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의 정치자금줄이라는 오명, 그리고 비효율성 등으로 상징되는 도덕적 

해이 등은 공기업 체제의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의 바탕을 이루는 것이었

다. 이러한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적어도 1990년대 이후 민영화의 논리는 

공기업 체제 개혁의 방안으로 정부에 의해 강력하게 추진되어 왔다. 그러나 

민영화의 논리는 공기업에 대한 불신과 구조 개혁에 대한 요구의 근간을 

이루는 사회적 통제와 참여의 문제를 배제할 뿐만 아니라 더욱 악화시킨다

는 점에서 근본적인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공기업에 대한 불신은 공기업이 정권의 정치적 목적에 의해 좌우되는 상

황에서 본래의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비했다는 데에 기

인한다. 정권이 필요에 따라 손쉽게 개입할 수 있는 구조 속에서 공기업의 

공익적 기능은 제약되고, 운영의 불투명성과 비독립성이 야기되었던 것이

다. 따라서 공기업이 본래의 공익적 기능에 충실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권

의 자의적인 개입을 제어하고 공기업의 사회적 투명성과 독립성을 강화하

기 위한 사회적 참여와 통제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역대 정권에서 추진되어 온 민영화 정책은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는 회피

한 채 민영화라는 소유구조의 재편 문제에만 집착해왔다. 그러나 민영화는 

공기업 체제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들, 예컨대 정경유착이나 도덕적 해

이 등에 대한 해답이 아니라 오히려 이를 악화시킨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

는 민영화 정책이 결국 정권과 민간 재벌 간의 유착구조를 강화시키고 민간 

독점의 경제적 영향력을 확대시키는 결과를 낳아 왔다는 사실 속에서 확인

되는 바이다. 

결국 공기업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구조 개편은 민영화가 아니라 공기업

의 운영에 대한 사회적 참여와 통제를 확보함으로써만 가능하다. 국가에너

지 정책과 관련하여 에너지 공기업이 차지하는 위치를 감안할 때, 에너지 

공기업의 민영화가 야기할 사회적 폐해는 실로 심각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민영화의 방식이 아니라 에너지 공기업의 공공성 확대

를 위한 사회적 참여와 통제의 제도화가 시급한 과제라 할 것이다. 이를 위

해 에너지 정책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기구를 설립하고 이 기구의 운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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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결정에 있어서 다양한 민간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를 모색해 볼 

수 있다.

(2008.4.3 접수; 2008.4.23 심사; 2008.5.4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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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tics of Privatiozation: A Case of the Energy Public Enterprises in Korea

Bai, Byoung-Inn

The demand for the reform of public enterprises in Korea is rooted in the 

public discontent with cronyism and corruption. 

Those who stand for privatization of public enterprises take political 

advantage of this public sentiment by replacing the demand for 

democratic reform with the change in the ownership structure. 

Yet, privatization rules out and jeopardizes the issue of public scrutiny, 

which is at the heart of the demand 

for democratic reform of public ennterprises. Unlike the neoliberal claims, 

privatization brings about the moral hazard in the management of 

public economy by detaching it from the public scrutiny and leving it in 

the hand of private monopolies. 

Even worse, the very process of privatiztion provides a fertile ground for 

the corruption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the cozy relations 

between politics and business. 

Keywords: Privatization, Public Enterprises, Structural Reform, Moral Hazard, 

Cronyism, Corruption


